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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복지기술 준시장(quasi-market)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

후 복지기술 발전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자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특성은 그 자체로 복지기술 시장을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용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대한 제한된 

유효수요 창출과 낮은 복지기술 수준의 복지용구 시장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하

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은 오히려 복지기술 시장의 확대와 질적 성장을 제약하는 왜곡된 관계의 양면성을 보

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요양대상자 중심의 일방적 돌봄과 의존, 제도 내외 서비스 제공자간의 단

절적 보호, 낮은 수가, 지원품목 지정 등의 엄격한 규제, 급여방식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복지용구 시장은 급여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협소하게 형성되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

인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기술보다는 중증 노인들의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획일적인 복지용구가 주

로 개발되고 있었다. 정부지원이 낮은 수준이면서도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질적 경쟁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

인 것이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기술 시장에 대한 발전 전망과 정책적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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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정책에 따른 복지기술 준시장(quasi- market)

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복지기술 발전에의 함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복지수요의 증가와 재정적 한계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근 선진 복지국가들은 

복지를 위한 기술 활용, 즉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기술은 복지 서비스

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기술혁신적 해결로 정의된다(Nordic Centre of Welfare and 

Social Issues, 2010).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복지기술은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기술혁신형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부문은 복지국가에서 복지기술의 필요성이 가장 먼저 제기되

고 발전되고 있는 영역이다. 북유럽 국가에서 복지기술이 정책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 맥

락이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고령인구 돌봄 인력의 부족 등 

노인복지비용의 증가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Bygstad, 2014; Hill et al., 2013;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 20011). 이미 OECD 국가들에서 총노동인구의 1~2%가 장기요양서비스에 고용

되어 있고, 총장기요양비용이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Colombo et al., 2011) 고령화의 진

전에 따라 필요한 재정과 인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 복지국가에서 복지기술은 주로 고령자에 대한 혁신정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 기술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IT에 기초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으로 정의되며(Cardinaux et al. 2011), 주로 재가건강돌봄 영역에 관여되는 복지기술

에 집중하고 있다(Hill et al., 2013). 한편 고령자의 일상적인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과 노화에 관한 연

구인 ‘노년기술학’(Gerontechnology)은 복지기술의 가장 큰 영역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Kwon, 

2016; Piau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복지와 기술을 융합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서비스를 혁신

하려는 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시작

으로, 201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사업, 2010년에서 2013년에 걸친 지식경

제부의 국민편익증진(QoLT) 기술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기술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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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내 복지기술의 구현은 재활, 요양 영역에서 노인･장애인복지 분야의 보조공학과 복지용구 제

품 아이템에 주로 국한되어왔고, 능동적 노화(Active aging)에 요구되는 일반적 건강증진과 교통, 주

거 등 사회인프라와 관련된 복지기술 R&D는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서지영 외, 2016). 

이 연구는 우선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장기요양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복지기술로서 노인을 위한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에 해당하는 복지용구 시장에 주목한다. 

최근에는 복지기술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혁신을 강조하는 경향(Danish government, 

2013; Cardinaux et al., 2011)이 나타나고 있지만1), IT 기술이든 아니든 기능과 유형별로 손상된 신

체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기술은 명백히 복지기술의 하위범주로 분류되고 있으며(신승춘, 

2004),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은 다양한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기술

이라도 목적과 활용방식에 따라 복지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영역의 현실이기 때문에, 왜 어떤 맥락과 이유에서 복

지기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이 분야의 복지기술 시장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복지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복지용구를 급여항목으로 지정하여 재가서비스

를 받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한 것은 복지기술 발전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 기술을 일종의 사회서비스의 일환

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하나의 '준시장'(quasi-market) 

(Le Grand & Bartlett, 1993)을 형성한 정책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이 복지기술 시

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좀더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복지기술의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

을 전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 보여진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의 접근과 비교할 때 크게 다음의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기존에는 특정

한 복지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나 만족도, 효과를 다룬 학술적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복지기술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시장의 성격, 정책과의 관계 등을 거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외에서도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복지기술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복지기술의 상용화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 분석과 정책적 고찰, 현장전문가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복지기술 시장의 성격에 대해 다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예컨대 덴마크 정부는 복지기술을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적 변화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상

생활의 영역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생활의 편리를 돕는 복지서비스의 혁신으로 정의하고 있다(Danish govern-

men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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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복지기술에 대한 만족도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지만, 개발자의 관점에서 복지기술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생산-유통-소비 등의 복지기술 시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공

급자)의 관점이 핵심적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 현장에 대한 심도깊은 질적 자료를 수집

함으로써 정책과 복지기술의 관계와 전망에 대해 근거기반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

서 복지기술의 발전 현황은 어떠하며, 형성된 복지기술 시장(market)의 성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의 노인장기요양정책,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격과 제반 규제는 이 분야의 복지기술 발전과 복지

기술 시장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기술 개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

는가? 향후 복지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복지기술의 관계 

(1) 사회서비스와 준시장

서구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을 계기로 시장원

리를 활용하여 바람직하거나 가치있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화가 기

본적으로 서비스의 구매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준시장(Quasi-market)

은 정부 등 공적 기관이 서비스 구매자의 역할을 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비스 구매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 운영함으로써, 바람직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등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논의된다(Le Grand & Barlett, 1993). 즉 준시장 메

커니즘에서 정부 혹은 공공부문은 서비스의 비용지불 및 규제자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이 서비

스 공급자로서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며,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

하게 된다. 요컨대 준시장은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과 규제 하에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윤영진, 2010). 

준시장화가 그 자체로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 서비스 질의 개선 등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영국에서 대처 정부 시절에 시장원리 확대 강화와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 강화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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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추진하면서 사회서비스 준시장을 형성한 결과, 효율성이나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황덕순, 2008).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에서 단순한 시장방식의 접근은 서비

스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김용득, 2007). 그리하여 이후 영국에서는 

엄격한 서비스 질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장화의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즉 준시장방식의 

서비스 공급에 더하여 서비스 집행 권한의 광범위한 지방이양, 지방정부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서

비스질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의 설립, 서비스 질 보장 기준의 확립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서구의 준시장 논의를 한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서구와 한국에서의 시장

원리가 확대된 정책적 맥락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영국 등의 서구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 메커니즘 

확대는 대체로 국가가 제공하던 공적 서비스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황덕순, 2008).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준시장화는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

대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시장화의 방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양적 확대를 위해 규제를 낮춤으로써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을 가져온 측면이 크다.

결국 여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민간 시장원리에 따르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 규제되고 지원되는 준

시장은 정책의 구체적인 규제와 지원의 수준과 방식에 따라 시장의 규모와 성격, 서비스 질 등이 상

당부분 결정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격이 장기요양서

비스 시장과 복지기술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복지기술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장기요양보험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공적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민을 포괄하고 있되, 급여대상은 경증과 이분

법적으로 구분한 ‘중증’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예방이나 자립 지원이 아닌 ‘수발’을 중

심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형식적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

이 강조되는 시장화 모델이지만, 가격과 수요, 공급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당부분 결정된다는 점

에서 일반 시장과는 차이가 있다. 첫째,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격은 이용자(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자유 시장가격이 아니고, 정부가 예산과 서비스 설계에 기초하여 일종의 

공정가격으로서 수가를 결정한다(권현정, 2014; 선우덕, 2012). 그러나 이처럼 요양서비스가 질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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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경쟁할 경우, 경쟁의 심화는 질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Ching & Hayashi, 2006), 가격조정이 불가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질을 낮

춰 서비스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장규모는 정부의 등급판정을 통해 수요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

자의 규모 역시 주로 예산제약과 보장성을 감안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권현

정, 2014). 예컨대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3등급 인정점수 하한선을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함으로

써 기존에 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중증치매, 중풍노인 2만4천여명을 급여대상으로 추가하였다(진영

란, 김광병, 2013). 수급대상자 확대라는 이 정책적 결정은 정책의 의도라는 측면에서는 보장성 강화

를 의미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요의 확대를 의미한다.

셋째, 공급자의 시설진입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도에 따라 공급자와 인력의 규모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비영리 사

업자이든, 영리사업자이든 간에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개설이 허락되었고, 그

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에 따른 비용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유료노인복지서비스는 그 수요가 제한

되어 있어서 영리사업자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선우덕, 2012).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

도 도입초기에 공급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는 영리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완화된 규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는 비영리시설로 하여금 기존의 인력이나 시설 환경보다는 떨어

진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게 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선우덕, 2012). 

이처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준시장으로서 가격결정, 수요자 규모, 공급자와 서비스의 질 

등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틀과 규제 범위 내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복지용구 시장의 구조화

위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결국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복지기술의 시장에도 유

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복지용구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용구급여의 수급대상의 결정은 국가가 정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중증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1~3등급자 중에서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 복지용구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2012년 7월부터 중증치매와 중풍노인 

2만4천여명을 급여대상으로 추가한 것 역시 복지용구 수요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둘째, 급여수준을 보면, 연 160만원 한도내에서 복지용구 대여구입비의 90%를 보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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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침대와 휠체어를 합한 연 대여료가 160만원인 경우, 10%인 16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90%

인 144만원은 보험에서 급여한다. 이처럼 복지용구급여한도액을 재가급여한도액과 분리하여 운영

하는 방식2)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이는 대신, 수급자로 하여

금 복지용구를 지원상한선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용구사업소에게 유리하

다고 평가된다(진영란, 김광병, 2013).

셋째, 복지용구의 가격도 역시 장기요양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가

와 대여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정하여 복지용구

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정한 급여품목 내에서만 급여할 수 있고, 신체상태

를 감안하여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3). 지정된 급여품목은 9개의 구

입품목 428개 제품(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 용품, 안전손잡이, 지팡이, 간이

변기,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과 8개 대여품목의 204개 제품(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

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매트형 배회감지기, 휴대형 경사로) 등의 17개 복지용구이

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복지용구에 대해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하다보니 이를 중심으로 하

여 복지용구와 관련된 복지기술의 개발 및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초기

에는 주로 복지용구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에 치중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신체상태별로 급여복지

용구를 제한하고 복지용구 대여료의 산정기준인 복지용구 내구연한을 규정하는 등 급여기준을 강

화하고, 평균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복지용구 대여료를 인하하여 구매보다는 대여를 강조하는 정책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대여품목의 증가는 장기요양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는 크게 몇 개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성격에 관한 연구이거나(권현

정, 2014; 선우덕, 2012; 양난주,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이슈(이호용･문용필, 2016; 

김만호, 정주향, 최영신, 2011)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석재은, 2015; 

2) 이에 비해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재가서비스 이용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

다(진영란, 김광병, 2013:208).

3) 이는 일본과 비슷한 방법이다. 반면 독일은 정해진 급여품목없이 수발에 도움이 되는 요건만 갖추면 급여제품으

로 등록할 수 있고, 복지용구 필요성을 의사나 간호사가 판단하여 오용을 차단하는 독일의 방식과는 다르다(진영

란, 김광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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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2013; 현경래･이선미, 2012; 이진숙･박진화, 2011)이다.

또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도의 관점에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

져왔는데(강정희, 2014; 진영란, 김광병, 2013;이태범･장현숙, 2010; 이태범,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대표적으로 진영란과 김광병(2013)은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비교한 바 있다. 한편 이태범･장현숙(2010)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이 기능

상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경우 일상생활기능이 향상된다고 주장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09)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

만족도는 89.6%, 재가서비스 만족도는 93.4%에 비해 복지용구는 79.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복지기술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복지기술에 대한 일반적이거나 거시적인 연구들은 많지 

않다. Soendergaard (2014)은 복지국가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복지기술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

으며, Hofmann(2013) 등 복지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문헌고찰을 통해 다루고 있

다. 한편 일각의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복지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유

근춘, 2015; 서지영, 2014; 김희연 외, 2013) 복지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델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안상훈 외, 2017; 임홍탁･조항정 외, 2015). 

이에 비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기술 혹은 보조기술에 관련한 기존 국외 연구로서 복지

기술이 노인이나 가족에게 미치는 미시적인 효과성이나 만족도, 이용경험 등을 다룬 연구들은 비교

적 적지 않게 이루어져왔다(Saborowski and Kollak, 2015; Chaumon et al. 2014; Breidegard, 2013; 

Kranz, 2012; van der Heide et al., 2012; Nicolson et al., 2012; Cardinaux et al, 2011; Tomita, 

Yoshimura and Ikegami, 2010; Ekeland et al., 2010; EC, 2009; Gaikwad and Warren, 2009; Scherer 

et al., 2009). 이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는 Chaumon 외(2014)로서, 이 연구는 노화로 인한 지적 능력

과 상호작용 능력의 상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 이러한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기능상실을 경험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

고 있는 평균 87세의 후기고령노인 17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와 장기적 관찰을 통해 ICT 

기술이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과 사회적 자극의 도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Saborowski와 Kollak(2015)은 복지기술(보조기술)의 이용경험을 구입과정과 초기이용과정 

등의 단계별로 분석하면서, 복지기술을 이용하는데의 어려움과 쟁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구

입단계에서는 기술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 정보수집에서의 편이 문제, 복지용구 지원방식의 복잡

성 등을 지적하였으며, 복지기술 이용의 어려움으로서 기계적응에의 시간제약, 기술 투자에 대한 재

정적 제약, 기술 이용에의 자신감 및 훈련 필요성, 개인에 대한 사적 정보 보호(information privacy)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의존성과 신뢰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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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실제 사용되는 기술 수준의 열악함과 미래지향적 기술의 이상간의 큰 간극도 지적되었다. 

Nicolson 외(2012)의 연구에서는 보조기술이 가족돌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

면서, 보조기술이 가족돌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조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응과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Scherer 외(2009)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복지기술이 개인에게 적절하고 바람직한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는 건강상태와 

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Tomita, Yoshimura와 Ikegami (2010)의 연구에

서는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서비스 중 복지용구 대여가 단기보호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

와 함께 입원 및 시설 입소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복지용구를 포함한 재가서비

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능한 본인의 가정에서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달성에 기여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복지기술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일련의 연구들을 보면, Kylberg 등(2013)은 스웨덴 

후기노인의 복지용구(assistive device) 사용이 6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복지용구 

사용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차이보다는 건강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을 밝혔다. Lenker 등(2013)은 보조기술의 획득과 이용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Martin 외(2011)의 연구에서는 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와 참여수준이 충분할수록 이용자의 복지

기술의 이용수준과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ipat와 Woodgate(2010)는 보조기술의 

사용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위임을 지적하였다. 

요컨대 기존의 연구 중에는 복지기술과 관련하여 이용자 관점에서의 복지기술 만족도나 효과성

이 주로 연구되었으며, 복지기술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시장의 성격, 정책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자료 수집방법

질적 자료수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적합한 대상자를 섭외하는 것이다4). 이

4) 질적연구에서 외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격한 인물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물을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우선 포커스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개인면담 참여자 기준을 정하

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복지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뿐 아니라 유통 등 종합적인 식견을 갖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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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복지용구 개발자와 다년간 교류해 온 사회복지와 실버산업 전문가의 추천5)을 받아 대상자 

접촉이 이루어졌다. 먼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해 복지기술개발자(심○○)와 사전 인터뷰를 가

졌다6). 개별면담 내용을 분석한 이후, 포커스그룹 면담에 필요한 문항을 10개 발견하였다. 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 복지용구에 대한 이용자(혹은 시설운영자) 정보 획득 방식, 2) 복지용

구 거래방식, 3) 이용자(운영자)의 복지용구 선택 범위, 4) 정부지정 복지용구의 성능과 가격, 5) 실무

자(이용자)의 복지용구별 사용방법에 대한 숙지과정, 6)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주요 복지용구별(휠체

어, 전동침대, 목욕의자) 활용방법, 7) 서비스 전달과정(대인관계 포함)에서 주요 복지용구별의 유용

성과 한계성, 8) 복지용구의 관리방식, 9) 실무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복지기술) 및 현재 활용정도, 

10) 향후 노령인구 증대 및 복지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복지용구(복지기술) 활용 전망 등이다. 이들 

문항들은 <표 1>의 포커스그룹 대상자들에게 보내졌다.

포커스그룹 면담은 2017년 1월에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에 들어

가기 전에 연구자에 의해 연구목적의 배경 및 연구윤리에 대해 알렸다. 면담의 진행방법은 조사항목

을 염두에 두면서도 자연스런 이야기방식(narrative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혹은 보충적인 설명을 요할 경우, 추가로 질문을 하면서 가능한 자연스런 상태에

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시간은 대략 90분이 소요되었다.

<표 1> 복지용구개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번호 이름 성별 나이 주요영역 분야  경력 비고

1 정 0 0 남 45 생체역학 기술개발 10년

포커스집단

면담

2 전 0 0 남 35
개인별 신체 및 

체력 정보 관리
기술개발 6년

3 임 0 0 남 44 실버케어 기술개발 10년

4 김 0 0 남 42 보건/노년학 기술개발 5년

5 심 0 0 남 51 실버케어 기술개발 15년 개별 심층면담

면서 해당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자로 한다로 하였다. 또한 개인면담내용을 분석하여 질문지를 구성하고, 포커

스그룹을 통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 기준도 정하였다. 즉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

력을 갖고 있으면서, 로우테크뿐 아니라 하이테크 기술개발 경력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로 하였다.     

5) 연구진이 속한 대학에서는 복지기술관련 ck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복지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들을 다수 접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진에서는 참여자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기 전 단계에

서부터 이미 연구에 부합하는 인물군을 알고 있었으며, 보다 적합한 인물을 찾고자 이 분야에 경험이 많고, 사회

복지와 실버산업분야 모두에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추천을 받았다.   

6) 전문가 추천으로 소개받은 심00(51)은 이미 연구진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만큼 이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는 복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15년의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전동침대 개발

과 같은 실버케어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복지기술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시장정보

와 유통, 그리고 하이테크 적용의 한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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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자의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형성된 복지기술(복지용구) 

시장 및 개발 실태를 밝히고, 향후 전망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학술논문은 아

직 사회복지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으므로 가능한 용구 개발자의 시각을 최대한 반영한 분석방

법을 택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원자료를 수차례에 읽고, 텍스트의 절편화 작업을 실행하였다. 이후 

개발자가 언급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입장에서 해석하여 행간에 생략된 내용을 최

대한 명료화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개념과 범주를 발견하고, 개념간의 관계잇

기를 통하여 의미구조를 맥락화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념간의 논리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야기윤곽

(storyline)을 기술하여 개념간 관계잇기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고, 일부 부절적한 관계잇기에 대해

서는 약간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자료분석과정은 크게 5단계로 다음과 같이 진

행되었다. 

[그림 1] 자료분석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텍스트의 절편화 ➤ 객관적 사실 확인 ➤
당사자 입장에서 

재해석 
➤  의미구조 명료화 ➤ 성문화 

▹텍스트 내용 중 

행간의 의미를 

살피면서 

분석단위 설정

▹ 절편화된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 

확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의미 

전달의 명료화와 

개념 발견

▹개념과 범주와의 

관계를 통한 

의미맥락의 

구조화

▹최종 mapping 

확인

▹storyline 작성

▹성문화 작업

▹선행연구자료 

확인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 이후 곧바로 진행되었다. 분석과정에서는 단계별 진행과정을 메모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분석의도를 가능한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제1단계는 텍스트의 절

편화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텍스트 내용 중 행간의 의미를 살피면서 어느 부분을 분석단위로 삼을 

것인지를 구분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시각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

울였다. 또한 진술들 가운데 맥락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에 유의하였다. 제2단계는 객관적 사실 확인

단계로서 절편화된 내용에 한정하여 가능한 대상자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로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

쳤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1차 개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제3단계는 위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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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범 주 상위범주

장기요양제도의 이른 도입으로 인한 복지용구 인식부족
복지용구 선택과 관련한 

개인의 낮은 정보수준

정부정책에 의한 

복지기술시장의 

성격

복지용구 선택과 관련한 낮은 주권의식

취약한 복지용구 정보제공 인프라

복지기술 개발을 주도할 정부 부서 부재 고령화 정책 대응 수준과 

용구시장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복지용구시장의 변화

협소한 복지용구시장에서의 고객확보 전략

복지용구시장의 상황

정부지정 복지용구에 의한 한정된 시장

열악한 복지시설의 시장과 새로운 시장 형성 예고

복지시설의 기본충족규정 취약으로 인한 복지용구시장의 

불투명성

용구개발 품목소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
복지용구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

복지용구 개발에 

대한 정부 규제와 

업체 반응

복지용구 가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복지용구 품목 및 규격자율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용구품목 지정방식에 대한 대안

엄격한 정부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반응

업체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시각

업체의 편법적 대응 방식

복지용구 등록 품목 중 일부만 유통

복지용구 등록의 회피

하여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는가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재 진술작업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제3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이용자 입장에서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진술하게 된다. 이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2단계에서 발견된 1차 개념명을 수정하게 되며, 개념명과 의미진술이 일치하

는지 최종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제4단계에서는 발견된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를 통해서 범주를 

발견한다. 또한 발견된 범주들은 상호 관계잇기를 통하여 의미맥락을 구조화한다. 마지막 5단계에

서는 이야기윤곽을 기술하면서 개념간의 관계도(mapping)를 최종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성문화작

업을 진행하였다.

3) 개념과 범주, 그리고 상위범주와의 관계

최종분석과정을 거치면서 개념은 총 34개, 범주는 12개, 상위범주는 5개가 발견되었다. 이들에 대한 

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 개념과 범주, 그리고 상위범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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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범 주 상위범주

복지용구 대여제도의 등장 배경 노인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한 

복지용구 개발 낮은 

복지용구개발수준

노인의 신체변화에 따른 용구개발 수준 

예산부족으로 인한 복지개발의 낮은 수준 복지예산 정도에 따른 

복지기술 개발 수준시장 확장성이 낮은 복지용구 시장정책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수발 중심에서 자립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필요

수요자 중심의 

복지용구개발 

필요성

‘수발’관점의 복지용구 운용 탈피

‘자립‘ 관점의 복지용구 개발의 필요성

기술치중에서 벗어나기

이용자에 대한 이해 필요노인의 ‘노인친화적’ 제품 회피

고객층에 따른 시장 표적화

노년층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재 잠재적 수요자층에 대한 

객관적 자료 필요업계의 기초자료수집연구 외면

액티브시니어 맞춤형 복지용구 개발 이용자층의 변화에 따른 

복지기술의 전망
복지기술의 전망

미래 소비행태에 따른 복지용구시장의 확장성

복지관련 기술의 진화
기술적 측면의 전망 

하이테크 복지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복지기술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이다. 인간대상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인 고려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 착수 전에 복지용구개발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개요, 목적, 

연구결과의 활용처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지하였다. 또한 이를 문서화한 연구참여안내문 및 연구

참여동의서 등을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대

상자들이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토록 하였다. 대상자의 동의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음성녹취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음성녹취 여부, 연구목

적 외의 사용을 금지, 그리고 연구 참여 중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 중지의사 등을 밝힐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소한

의 정보만 공개한다는 점과 연구대상자의 성명은 익명 처리된다는 점에 대해 안내하였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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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1) 정부고령화정책에 의한 복지용구시장의 성격

(1) 복지용구 선택과 관련한 낮은 정보수준

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른 도입으로 인한 복지용구 인식부족

우리나라는 고령화수준에 비해 제도 도입시기가 빠른 편이어서 그만큼 준비과정이 부족하다는 점

이 지적되었다7). 즉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복지용구제도 도입과 같은 시범적 운영단계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복지용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구입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 그들은 복지용구판매자들이나 시설 종

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8)

② 복지용구 선택과 관련한 낮은 주권의식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현세대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대체로 

없는 편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그들은 건강상 요보호상태에 놓이게 되면 주체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용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소비자 주권 의식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용자는 주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용

구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몸 상태에 따라 용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구에 몸을 맞추

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노인 분들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의지하

는 경우들이 많다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물건을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는 주권의식이 희박한 것

은 사실입니다. (정○○, 기술개발)”

7) 이에 대해 일본의 접근법은 달랐으며, 이는 한 연구참여자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14~15% 고령화

율이 진행되면서 개호보험을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고령화율이 10% 수준인 시기에 출발했고 준비단

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정○○, 기술개발 10년 경력).” 

8)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과 함께 복지용구제도도 같이 도입되었고, 제도 도입 이전부터 일상생활용 복지용구보급

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었다(정

○○, 기술개발 10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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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약한 복지용구 정보제공 인프라 

노인들이나 부양가족은 노인의 신체기능이 약화되면 그때 비로소 복지용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

작하는데, 일반 시장과는 달리 수요자들은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수많은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그 중에 자신에게 어느 제품이 필요하고 적합한지 제대로 알기 어

려운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복지용구상담원

제도를 두고,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용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용자들이 주체적으로 용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용구는 노인들이라던가 일반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복지용구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

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어르신들이 아프면서 필요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 가서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공급자 위주 시장이 되어있

기 때문에 얼마만큼 공급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주느냐가 중요한거죠. (정○○, 기술개발)”

(2) 고령화정책의 대응수준과 용구시장 

① 복지기술 개발을 주도할 정부부서 부재 

현재 복지기술과 관련한 정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주로 복지용구 관련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

어 시장규모가 매우 한정적이며, 산업에 관련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고, 복지기술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룰수 있는 반면, 복지기술 

시장이 의료나 자동차 등에 비해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정책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에서 정부의 어느 부서가 주도해서 복지기술산업을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② 정부정책변화로 인한 복지용구시장의 변화

복지용구시장은 정부 예산 한도 내에서만 형성되어 있다. 즉 제한된 예산을 업체 간에 나누는 방식

의 시장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는 복지용구시장에 부작용을 가

져온다. 예를 들면 침대 등 일부 품목을 판매에서 대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제조보다 유통을 통해 

이윤을 더 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복지용구 시장에서 제공자는 이윤을 더 벌기 위해 제

조와 유통을 함께 하는 구조로 가게 되고, 영세업체는 살아남기 힘들어지게 된다. 대여사업의 경우 

제품구입, 소독 등의 설비투자,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 등 초기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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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국가가 천억을 설정한 시장 규모에서 더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에

는 열 개 업체가 나눠먹으면 행복했죠. 근데 돈은 안커지는데 열개 업체에서 백개 업체로 공급

자가 늘어나면 파이는 똑같은데 나눠먹는 건 작아지죠.(임○○, 기술개발)”

(3) 복지용구시장의 상황

① 협소한 복지용구시장에서의 고객확보 전략 

장기요양보험 예산중 복지용구 관련 예산비율은 전체 예산 중 약 3%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시장과는 다르게 정부가 책정하는 시장의 범위가 용구시장의 규모가 된다. 주어진 지원액 하에

서 업체는 고객의 규모에 비례하여 수익을 갖게 된다. 현재 복지용구 구입에서 이용자는 국가로부터 

90%를 지원받고 10%는 본인부담 형식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왜곡된 가격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용자부담분인 10% 역시 용구업체가 떠안는 것이다. 용구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일단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② 장기요양보험제도 영향 아래 형성된 시장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용구시장은 장기요양보험의 지원 하에 있는 ‘재가시설 이용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 지정 복지용구 이외의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확대된 시장이 형성되기까지에

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최근에서야 일반인이나 중장년층(active 

senior) 대상의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장이 폭넓은 대상층으로 확대될 때 비로

소 복지기술 산업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③ 열악한 복지시설의 시장과 새로운 시장형성의 예고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급여도 열악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새로운 설비나 복지 

용구의 도입은 쉽지 않다. 

“전반적으로 요양산업들 개호보험 내에 장기요양보험내에 있는 시설도 지금 많이 허덕이고 

있거든요. 시설도 급여가 안좋고 사실 수지가 안좋다보니까 새로운 설비의 도입들을 안하세요. 

(정○○,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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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장기요양보험 시장에서 벗어난 B2B 요양원 중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

다. 이들 시설들은 이용자층을 달리하고, 고급화 전략을 통해 효율적이고 질 좋은 케어를 위해 최신

의 복지용구를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시장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장기요

양서비스의 계층화 혹은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 

④ 복지시설의 최소요건규정으로 인한 복지용구시장의 불투명성 

시장의 확장성은 복지시설의 기본충족 규정 등의 정책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가 제도 초기에 요양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기본 요건이 낮은 수준이

었고, 최근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일본, 독일 등의 복지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예컨대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이동기구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시설 입장에

서는 규정에도 없는데 굳이 재정을 들여 구입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장기요양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용구시장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복지용구 개발에 대한 정부 규제와 업체 반응

(1) 복지용구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

① 용구개발 품목소재와 기술에 대한 엄격한 규제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강한 편이다. 복지용

구의 품목 뿐만 아니라 품목소재나 기술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품목으로 등록되는 배회감지장

치를 GPS방식에만 제한하는 것도 한 예다. 엄격하고 폐쇄적인 규제는 업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 적용을 제한시킨다.

“우리나라는 규격을 정해놓을 때, 이를 테면 목욕의자다. 이러면 목욕의자에 대해서는 전부 

스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재를 뭐해야 되고 정해놓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되

는거죠. 시장진입을 하기 위해서 규격을 만들더라도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하면서 규격을 타

이트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제품을 만들 때 다양성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합

니다.(정○○,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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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지용구 가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복지용구의 가격은 정부가 정한다. 그러므로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가격표가 붙는

다. 업체 간 가격경쟁이 없다보니 유통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와 같은 가격지정방식

을 풀어야만 업체에게도 수익창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③ 복지용구 품목 및 규격 자율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가 용구의 품목 및 규격 자율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관리와 운영상의 복잡함에 

기인한다. 예컨대 품목 지정방식은 정부의 관리가 수월한 반면, 지정품목을 열어 놓으면 정부가 추

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 늘어난다.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격을 제시해야 하고, 특정 복지용

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그에 대한 표준규격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는 표준가격에 따

라 IT기능이 들어간 고가 침대를 지원 품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 규격 자율화가 시행

되면 각 제품에 대한 지원 품목 판정의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려면 정부

에서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의 의지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2) 엄격한 정부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반응

① 용구 품목 지정방식에 대한 대안 

정부가 복지용구 품목을 엄격하게 지정하는 대신, 등급지정을 받은 노인이 필요한 복지용구를 선택

하고, 정부 지원금을 넘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지원금

이 100만원이라 한다면 나머지는 개인의 자부담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상품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방

식이다. 이처럼 이용자의 선택을 자유롭게 열어주게 되면 복지용구개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품목을 국가가 지정하지 말고 풀어줘야 하는거예요. 일단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 노

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선택하게 해야 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야지 복지기술이 

다양하게 발전을 하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뭘 필요로 할지는 모르니까. (임○○, 기술개발)”

② 업체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시각 

정부의 복지용구 가격 지정은 공장 가격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

에서 정부가 지정한 가격 수준으로 단가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하여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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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초기, 영세 업체에서 저질 재료를 사용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이것이 결국 드러나

게 되어 정부는 영세업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업체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

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③ 업체의 편법적 대응방식

정부는 복지용구에 대한 가격을 미리 지정한다. 그러므로 특정제품에 대한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만일 특정제품에 대한 단가를 100만원으로 지정하면 업체는 그것에 맞추어서 제품신청허가를 받아

야 한다. 대신 실제 제품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재질은 정부에 신청한 그것과는 다르게 한다. 품질

검사를 받을 때의 제품과 실제 용구제작에 들어가는 제품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신청할 때는 좋은 

제품을 쓰고, 양산할 때는 가격이 싼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④ 복지용구 등록 품목 중 일부만 유통

현재 복지용구 등록 제품 중 실질적으로 대여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제한적이다. 대략 전체 등록 

제품 중 10% 정도 예상된다. 즉 전체 100개중 90개는 등록만 시켜놓고 실제로는 제조를 안 한다. 이

는 수요자들이 특정 제품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GPS형 배회감지기라는 품목은 거의 대

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에서 활성화 방안까지 내고 있지만, 수요자의 호응이 없자 결국 배회

감지기는 시장에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⑤ 복지용구등록의 회피

최근 들어서는 아예 복지용구 등록을 회피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시장전략은 정

부의 지원과 규제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

하여 마진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복지용구를 정부에 등록하게 되면 결국 복지서비스에 묶이는 질 낮

은 제품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아예 국가에 등록안하고 자기가 당당하게 더 좋은걸 만들어서 거기서 마진을 남겨서 팔겠

다는 회사가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임○○, 기술개발)”

또한 최근에는 복지용구를 찾는 소비자의 성향도 조금이나마 바뀌는 추세이다. 등급을 받지 않은 

건강한 노인들이 정부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제품을 찾고 있다. 그들은 본인의 돈을 들여서 구입

하는 것이므로 보다 성능 좋은 제품을 선호한다. 아직은 이들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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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에서는 향후 주요 수요층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즘에는 건강하신 노인 분들은 등급을 받기 힘드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못받아요. 그런 사

람들은 어차피 자기 돈으로 사야 하니까 좋은거 사게 되죠.(임○○, 기술개발)”

4) 낮은 복지용구개발 수준

(1)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한 복지용구 개발

① 복지용구 대여제도의 등장 배경

복지용구 대여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노인대상자의 건강상태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

인은 케어가 요구되는 초기부터 터미널 케어에 이르기까지 신체상태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에 맞추

어서 복지용구도 달라지게 된다. 특히 터미널상태로 접어들수록 여기에 쓰이는 제품은 주로 고가이

다. 대여제도는 이러한 노인의 신체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실제적으로 노인이 케어가 필요한 시기에 들어오자마자부터 해서 터미널까지 가는 데서는 

신체단계가 나누어집니다. 점점 나빠지는 단계도 생기고 점차 신체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물건처럼 한번 구매를 하면 끝까지 쓸수 있는게 아니라 신체상태가 변하는 데 맞춰서 장비도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렌탈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던 

거죠. (정○○, 기술개발)”

② 노인의 신체변화에 따른 용구개발 수준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스펙트럼의 용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미흡한 수준이다. 제품 개발이 건강상태 변화와는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기술과 관련한 세분화된 수요층이 그다지 두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복지예산 정도에 따른 복지기술 개발 수준

① 정부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지기술개발의 낮은 수준 

현재 복지서비스는 비교적 고도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대한 복지기술수준

은 매우 낮다. 복지기술개발에 대한 턱없이 작은 정부 예산규모 하에서 하이테크가 도입될 여지는 

없다. 현재 정부에서는 와상노인의 최저 생활수준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라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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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로우테크 수준의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상이 되는 쓰는 기술에 대한 것은 기술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미 국가가 품목을 지정해버렸고. 가격도 낮게 정하는 바람에 하이테크놀로지로 갈 수도 없어

요.(정○○, 기술개발)”

② 시장 확장성이 낮은 용구시장 정책 

일본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한데 묶어서 복지기술로 접근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보조공학기

술의 차원에서 장애인, 고령자, 그 밖의 사회적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

기요양대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구시장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에 특정화하지 

않고, 케어나 서비스로 시장화되어야 확장성이 비로소 커질 수 있다.

5) 수요자 중심의 복지용구 개발 필요성 

(1) 수발 중심에서 자립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필요

①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지역에서 이용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면 각종 예방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용자들은 지역에 살면서 운동, 예방교육 등 다양한 예방적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내 몸

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예방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

고,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악화되면 요양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되곤 한다. 이에 대한 국

가 차원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즉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예방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한 자립생

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수발’관점의 복지용구의 적용 

처음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을 당시 우리나라는 이를 ‘수발’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였다. 즉 가사지

원, 식사서비스 등 케어를 받는 자를 수혜자로 본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기본 케어 개념을 ‘자립’의 

관점에서 시작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관점 차이는 서비스 접근방식을 달리하게 한다. 우리나

라의 서비스 제공방식은 누워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마치 서비스 대상

자를 특정한 공간에 막아놓고, 가두는 듯하다. 반면 일본은 움직일 수 있는 한 스스로 활동하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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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돌봄서비스와 복지기술의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삶에 의욕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침대는 기본적으로 급성기용 침대예요. 급성기다 보니까 병원에서처럼 막아놓고 

가둬놓고 일단 침대에 눕게 되면 거기서 누워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려오시면 안된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일본의 침대들은 자립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침대 옆의 손잡이도 막아 놓기 위한 

손잡이가 아니라 잡고 일어날 수 있게 지원하는 손잡이고요. 모든 기능이 이용자 기준으로 되

어있습니다. (정○○, 기술개발)”

(3) 자립 관점의 복지용구 개발의 필요성

복지용구 개발은 이용자 스스로가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

부분의 복지용구는 터미널 상태에 있는 이용자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용구가 마치 

잔존생명 유지 정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복지용구의 개발에는 자립의 개념이 적극 도입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발의 개념을 자립 중심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2) 이용자에 대한 이해 필요

① 기술 치중에서 벗어나기

우리나라도 복지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ICT나 하이테크 기술은 갖추어졌다고 본다. 개발전문가들은 

용구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용 당사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예를 들어 낙상방지센서의 개발을 들어보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제품의 경우 기 

술적 완성도는 높았지만, 막상 이용자들은 기능이 매우 단순한 일본 제품을 선호하였다. 일본은 노

인이 사용하기 쉽도록 낮은 수준의 기술로 만든 것이다. 용구기능에 복잡한 기술을 넣어도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제품을 개발할 때 업체 간 융합이나 보건의학, 물리치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의 개발을 꾀해야한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발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CT라든가 하이테크기술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해요. 기술

적으로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정○○,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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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의 ‘노인친화적’ 제품 회피

고령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이 노인임’을 인정하고 타자에게 알리게 된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제품을 개발할 때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 등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고령친화제품을 쓰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노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고 합니다.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끔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임○○, 기술개발)”

③ 고객층에 따른 시장 표적화

복지용구개발에서 고객층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동일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액티

브시니어와 케어를 요하는 고령자의 욕구는 다르다. 시장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양

자에 대한 시장 표적화는 달리해야 한다. 그동안 용구 개발에서 활동노인보다는 케어를 요하는 노인

층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전자에 대한 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득의 문제도 있고 워낙 기술발달이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각 세대간에 느끼는 니즈들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들이 많고. 얼마나 정확하게 타게팅하느냐 그리고 타게팅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욕구도 있지만 소비수준, 소득수준도 다 감안이 돼서 정확한 타겟팅이 되어야 하구

요. 모든 노인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노인에게 팔겠다고 접근하면 안된다는 거죠.(정○○, 

기술개발)”

(3) 잠재적 이용자층에 대한 객관적 자료 필요 

① 노년층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재 

우리나라는 노년층에 대한 제도적 표준화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심리상태, 사고방식, 그리고 건강

상태 등과 관련하여 2000년대 초반의 노인과 현재의 노인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65세 이상의 체력지표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백서에서는 65세 미만까지 제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도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

지만 주관적 평가가 많다. 객관적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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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계의 기초자료수집 연구 외면

복지용구기업에서는 아직 기초자료수집 연구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임상연구나 이와 관련

한 데이터 수집 작업은 실제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이 아닌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앞으로는 기초자료 분석을 토대로 한 예방서비스 분야가 큰 시장이 될 것이다. 

6) 복지기술의 전망

(1) 이용자층의 변화에 따른 복지기술의 전망 

① 액티브시니어 맞춤형 복지용구개발

최근 실버시장은 액티브시니어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떻게 

활동성 있게 사는가에 관심이 많다. 복지기술은 이 부분에 기여해야 한다. 즉 가고 싶은데 가고, 움직

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노인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용구기술자는 이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② 미래 소비행태에 따른 복지용구시장의 확장성 

최근 일인가구수의 증대, 베이비부버세대의 은퇴 등으로 중장년층의 소비행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

다. 그들은 운동이나 여행 등의 취미활동을 즐기고, 건강관리를 중시하며, 치매 등 미래에 대한 불안

감을 낮추고 싶어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시장이 등장하고, 신체적 

노화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 사전예방시스템이 개발될 것이다. 향후 실버산업의 시장 확장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술적 측면의 전망

① 복지관련 기술의 진화

최근 들어 로봇에 인공지능이 접목되어서 말벗, 체조 등의 기능이 있는 복지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건강관련 빅데이터가 제공되어서 중장년층을 겨냥한 건강서비스 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관련 기술은 빠르게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② 하이테크 복지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IT, IoT, ICT 등의 기술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술이 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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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적용되면, 일반인들에게보다 삶의 질 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업자 입장에서

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침대에 IoT를 부착한다면 높

은 서비스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용자는 당연히 이를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개발할 이유가 없다. 이는 향후 복지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결국 정부가 복지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어느만큼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정책은 복지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는가? 

이상의 연구결과를 복지기술개발자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구성하면, [그림 1]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림1을 토대로 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정책이 복지기술 발전에 기

여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다음의 5개 영역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과 복지기술과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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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과 복지기술과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a)에 의한 준시장의 형성은 어떤 형태로든 복지기술 개발을 이끌었다. 하지

만 그것은 서비스 이용자(g)의 신체변화에 따른 맞춤형의 하이테크 제품보다는 복지수요와 상관없

는 ‘정부규제’에 따른 로우테크 수준의 것이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보험정책에 의한 공급자 중심(c)

의 서비스 현실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기술 관련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복

지기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복지기술 개발을 위한 창의적 시도나 투자를 

위축시켰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된 복지용구관련 예산이 바로 복지용구시장의 규모가 

되어버린 ‘협소한 시장(b)’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2) 협소한 시장에 따른 복지기술 수준

복지기술 개발자(e) 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형성된 복지용구시장 규모는 매력적이지 못

하다. 시장 제한성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한 여기에 더 이상의 투

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복지기술 개발자의 수준이 영세한 것도 이러한 현

상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은 유통(f)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 비교적 

규모가 큰 복지기술개발회사일수록 유통을 겸하고 있다. 유통에서 ‘판매’ 혹은 ‘대여’방식 등을 통하

여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후진적 현실에서 개발자는 복지기술 개발에 필요한 객관적인 

수요조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지정용구를 제작하

고 있는 것이다. 판매자(f) 역시 개발자들에게 현실 수요에 반영한 복지기술 개발 요구를 하지 않는

다. 그들은 이미 나와 있는 정부지정 복지용구를 판매하기에 급급해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수요

자(g)는 판매자에게 겨우 정보를 얻어서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발자가 제공하

는 로우테크한 복지기술은 이러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3) 주 고객층인 서비스 수요자는 복지기술개발에 무력한 존재

복지기술의 주요 고객층은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g)일 것이다. 시장원리에 따르면 공급의 질은 주요 

고객층인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해 형성된 우리나라의 복지용구시

장은 다르다. 수요자의 요구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이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인 탓이 

크다. 그들은 복지용구 구입비용의 9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도 판매자(f)가 대신 

지불해 준다. 판매자는 고객관리차원에서 한번 대납해 주면 고객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수요자의 신체적 기능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복지용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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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신체 및 요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복

지용구시장에서는 개발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요구는 커다란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4) ‘수발’에서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개발자, 수요자, 판매자, 그리고 정부 모두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복지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충분

히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해 나

가야 할 과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복지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수발’적 관점에서 ‘자립’적 관점으로의 서비스 전환(h)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른 복

지기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가 가능한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기술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양시설에 입소한 생활자 역시 자립적인 생

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와 같은 규제방식에서 벗

어나서 복지기술개발자들이 ‘자립’의 패러다임에 맞게 복지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5) 시장 확장성은 수요자층의 확대와 상관 

시장의 협소성(b)은 현재의 복지기술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탈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 

확장성(i)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 미래의 복지기술시장은 수요자층을 달리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복지수요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기술 개발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수요자의 신체적 기능변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이 필

요하다. 여기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원이 요청된다. 다른 하나는 액티브시니어층(j)을 타깃으로 

하는 수요자 개발이다. 이는 철저하게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즉 시장논리에 

의해서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게 되므로 기술개발도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게 된다. 개발자 입장에서

는 후자의 시장규모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산업기술의 발전은 이와 같은 시장의 확

장성을 보다 촉진시켜 줄 것이다.



314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1호

5. 결론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정책에 따른 복지기술의 발전 현황과 준시장

의 성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복지기술 발전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

여 개발자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는 제도

적 특성은 그 자체로 복지기술 시장을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장기요양보험과 복지기술발

전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급여를 통한 준시장을 창출하여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대한 제

한된 유효수요 창출과 낮은 복지기술 수준의 복지용구 시장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취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오히려 복지기술 시장의 확대와 질적 성장을 제약하는 왜곡된 관계

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요양대상자 중심의 일방적 돌봄과 의존, 제도 내외 서비스 제공자간의 단절

적 보호, 낮은 수가, 지원품목 지정 등의 엄격한 규제, 급여방식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복지용구 시장은 급여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협소하게 형성되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기술보다는 중증 노인들의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획일

적인 복지용구가 주로 개발되고 있었다. 협소하고 획일적인 시장, 정부지원이 낮은 수준이면서도 엄

격한 규제로 인해 질적 경쟁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

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적 기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복지기술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 정책방향에 따른 몇가

지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 경증과 중증, 제도 보호 내외

간의 단절적이고 이분법적 접근-과 복지기술 관련 정책이 현행대로 지속된다면, 향후 복지기술의 이

중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지원과 규제에 의해 형성되는 중증노

인을 위한 낮은 기술수준의 협소한 시장과,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역

으로서 건강한 노인들의 삶의 질 증진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관리, 경증 노인을 위한 복지기술 등 복

지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노인을 위한 비교적 적정수준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계층화된 시장이 그것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정책에서 복지기술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모수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규제가 낮아지고 복지기술 관련 시장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복지기술에 대한 가격통제와 급여항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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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폐지하고 필요한 용품에 대한 구매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에는 중증 노인대

상의 급여체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요층은 변하지 않지만,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활성화될 여지가 마련될 수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예방과 자립생활 지원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구

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고령자를 위한 복지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지는 경

우이다. 최근에는 비질환 고령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실현하는데 ICT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예컨대 노인들에게 자주 발생되어 중증질환으로 이어지는 낙상사고의 경우에도 사후대처와 보

호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복지기술이 많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립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덴마크의 사회적 문화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가건강돌봄서비스

(home health care)가 발전해왔다(Hill, Raymond and Yeung, 2013). 돌봄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전통적인 돌봄방식을 탈피하여 복지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최근 해외의 복지기술 연구개발 연구동향에서도 자립생활과 지역커뮤

니티 조성, 고령자 일자리 마련 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중증노

인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영역에 치우쳐 낮은 기술 수준으로 이루어져온 복지기술 개발영역을 확대

하여, 능동적 노화(active aging)에 요구되는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제품과 서비스 개

발 뿐만 아니라 교통, 주거 등 사회인프라를 확대하는 복지기술(서지영외, 2016)을 마련하는데에도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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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term Care Service Policy and Welfare 

Technology in South Korea: 

How Does Long-term Care Insurance Restrict the 

Quasi-market for Welfare Technology?9)

Soo-Wan Kim*･Jong Hyug Choi**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quasi-market for welfare 

technology in the long-term care service area in South Korea. The qualitative interviews to 

the developers of welfare technology were conduc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 in South Korea has helped to create the limited amount 

of the effective demands for welfare equipments with low technology. Second, the systemic 

features of the LTC, however, have constraint the quantitative expansion as well as qual-

itative growth of the quasi-market for welfare technology. The low level of financial support 

combined with strict regulations has obstructed qualitative competition in the market. Third, 

they tend to develop the standardized and minimum welfare equipments for the serious nee-

dy for long-term care instead of welfare technology promoting independency of the elderl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the predictions for the growth of welfare technol-

ogy and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Long-term Care Service Policy, Welfare Technology, Welfare Equipments with Low 

Technology, Quasi-Market,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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